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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44-202-3380

담 당 자
이 현 주 044-202-3449
배 태 현 044-202-3381
정 예 선 044-202-3382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9일,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방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3.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로 인해

분리 대상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시‧도

별 상황 및 계획을 점검하였다.

〈즉각분리제도 개요〉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 시행

17개 시‧도,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선다!
 - 제1차관 주재, 즉각분리제도시행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 방지 등 사전

준비 점검을 위한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개최 -

① (정의)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
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② (요건)

  ▪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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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가정보호

등 분리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할

계획임을 밝혔다.

○ 쉼터는 현재 76개소에서 금년 내 105개소로, 총 29개소를 추가 증설할

계획으로, 설치 의지와 예산 및 공간 확보 등 구체적인 조치가

확인된 지자체부터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1년 본예산에 설치 예산 등이 반영된 15개소 외, 추가 수요를 신청한
지자체(1월 기준 14개소)도 올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통해 최대한 지원

- 이날 참석한 지자체들도 쉼터의 조속한 확충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

뜻을 모으고, 쉼터의 충분한 설치를 위한 적극 지원을 요청하였다.

○ 또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신규 추진을 통해 즉각 분리 조치

된 0~2세 학대피해 영아를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보

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을 공유하였다.

* 0∼2세 학대피해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한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추진에
따라 참여가정에 대해 전문아동보호비 등 국비지원(즉각분리 이후부터 최장
6개월까지 지원, 200여개 가정)

- 복지부는 이 사업을 4월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 등을 통해 보호 가정을 모집하고 2~3월 중 보호 가

정 양성을 위한 집합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자체가 보호 가

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 그 밖에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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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시‧도 별 최소 1개소 이상의 일시보호시설을 확보

하도록 강조하면서, 정원 30인 이하의 양육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능보강비 등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는

일시보호시설이 없음

○ 다만, 시설 확충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하여, 기존

쉼터와 일시보호시설의 장기 보호 현황 점검 및 조치 등을

통해 보호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당부하였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시‧도 차원의 일시 보호 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 시‧군‧구 내에서 피해 아동을 우선 보호하되, 보호가 어려운 경우

에는 시‧도 내 최인접 보호시설에서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확립하였다.

○ 이를 위해 시‧도에 상황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관할 일시보호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 시‧도의 전담부서는 시‧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근 시설 중

보호여력이 충분한 곳에 아동을 신속히 인도할 수 있도록 관리

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내에도 즉각 분리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즉각 분리 아동 발생 현황과 시설

별 정‧현원, 시‧도 간 조정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보호시설 현

장 점검도 상시 수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아동학대대응실무지원단) - 즉각분리대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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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인천, 경북, 대전, 전남 등 각 지자체가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

○ 인천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3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2→ 5개

소), 단기적으로는 아동양육시설의 입소 아동 증가에 대비하여

양육시설 9개소에 생활지도원 27명을 추가 배치, 즉각분리보호

가능 여력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광역시 단위에서 일시보호시설의 입퇴소 현황을 수시

관리하여 입소 가능한 여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도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기존 13개소에서 금년 내 28개

소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쉼터 보호 아동 중 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장기 보호시설로 전원 조치하여 상시 입소

가능 여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는 금년 내 아동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전문

가정 위탁 제도를 신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 ‘찾아가는 경북 학대 피해 전문 치료센터’를 운영해 AI 프로그램

을 통한 비대면 검사 후 아동에 대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 대전은 아동 양육시설 중 학대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위한 거점

시설을 2개소 선정하고 기본 운영비를 증액, 종사자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지난 1월 19일, 아동학대 현장 대응

인력의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초기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는데, 효과적인 현장

이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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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과 일시 보호체계 구축 등 지

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 “중앙과 지방 모두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의 적극적인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시‧도별 일시보호 수급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즉각분리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즉각분리제도 안정화 전까지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시·도별 대응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보호시설

확대 독려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시·도별 즉각분리제도 대응계획 점검회의 개요

2.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방안」 주요내용



                                                       - 6 -

붙임 1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시·도별 대응계획 점검회의

1. 회의 개요

ㅇ 목적 : 즉각분리제도 시행(‘21. 3.30.) 대비, 분리조치된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별 대응계획 마련

ㅇ 일시 : ’21. 2. 9.(화), 11:00∼12:00(약 60분)

ㅇ 장소 : 보건복지부*-시도 영상회의 * 본관 5층 영상회의실(504호)

ㅇ 참석자 : 복지부, 시도 부단체장

- (복지부) 제1차관, 아동인구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장 등

- (시도) 부단체장

2. 영상회의 주요 내용     

구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인사 말씀 11:00~11:05 (5‘) 인사말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업무 보고

11:05~11:15 (10‘)
즉각분리제도 도입 대비 지
자체 조치사항 안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11:15~11:45 (30‘)
즉각분리제도 도입시 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시도 대응
계획 발표(6분 이내)

 5개 시도
(경기, 전남, 인천, 경북, 대전)

간담회 11:45~12:00 (15‘) 현장 애로사항·건의사항 청취 복지부, 시도

3. 향후 계획

ㅇ 시·도별 보호시설 수급현황 현장 점검(2월∼)

ㅇ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시·도별 대응계획 이행현황 점검(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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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방안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보호
하기 위한 즉각분리제도* 시행 예정(‘21. 3.30.)

    * 보호조치 시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아동을 입소

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 분리조치 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공백 방지 및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비 필요

2  주요 내용  

➊ 일시보호 인프라 확충 및 여력 확보

○ (조속한 쉼터 설치) 본예산 반영된 15개소 쉼터 확충 외에 추가
수요(14개소) 신청한 지자체는 ’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할 계획

○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0∼2세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보호
하기 위한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200여 가정) 신규 추진

○ (일시보호시설 설치) 시·도별 최소 1개 이상 확보 필요, 정원
30인 이하 소규모 아동양육시설은 일시보호시설로 전환 시 기능
보강비 우선 지원 예정

○ (일시보호 여력 최대 확보) 장기보호 중인 아동 점검·적절한
조치 검토

○ (기존 시설 활용) 인프라 확충 전까지 양육시설에서 일시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 차원의 지원 방안 강구

➋ 시·도 차원 일시보호체계 강화

○ (보호원칙) 시·군·구 내에서 피해아동을 우선 보호하고, 보호가
어려운 경우 시·도 내 최인접 보호시설에서 우선 수용

- 시·도가 동일하지 않은 인접 지역의 시설 입소 시 시·도 간 협의
후 신속 입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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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상황관리 철저) 시·도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할 일시
보호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시·군·구 요청 시 시·도 내
보호시설 섭외 지원`

○ (중앙 단위 대응)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에 즉각분리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 중앙-시도-시군구 간 상황 대응 체계 구축 운영

     *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아동학대대응실무지원단) - 즉각분리대응반(상황대응팀, 현장점검팀)

- 현장 대응상황에 혼선이 없도록 “즉각분리제도 업무수행 절차

지침” 제정·배포 및 담당자 교육 실시

- 즉각분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일시보호체계 현

장 점검 상시 수행 및 보호시설·지자체 대비 현황 모니터링

➌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지자체 조치사항

○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시도별 세부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 철저

- 비상대비체계 구축, 전담부서 지정·운영, 보호여력 확보 등

- 학대피해아동쉼터·아동일시보호시설 적극 확충 및 시설 점검을
통한 장기보호 중인 아동 적절한 조치 등

○ 0∼2세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기아동가정보호” 참여가정
적극적인 발굴 추진

○ 보호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시설별 일일 입퇴소현황 등 입력 철저

3  향후 계획

□ 즉각분리제도 업무수행 절차 지침 제정

□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시도별 보호시설현황 점검 추진

ㅇ 시도별 보호시설 수급현황 현장 점검 및 확대 독려

ㅇ 시도별 보호시설 수급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현황판 운영

□ 시도별 대응계획 대비 추진현황 점검회의 개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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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시‧도 별 시설 보호 현황(2019년 말 기준)  

구분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계
개소수 정원 현원 개소수 정원 현원 개소수 정원 현원 개소수 정원 현원 개소수 정원 현원

833 20,036 13,809 240 15,39810,585 13 687 275 507 3,474 2,645 73 477 304

서울 109 3,661 2,341 35 2,808 1,959 5 387 53 65 438 317 4 28 12

부산 50 1,489 1,057 18 1,266 882 1 10 3 27 185 156 4 28 16

대구 33 1,093 669 18 973 588 1 30 15 12 80 59 2 10 7

인천 29 810 644 9 629 487 1 50 45 17 117 99 2 14 13

광주 47 907 669 10 606 454 1 50 41 34 237 164 2 14 10

대전 32 750 466 12 612 360 - - - 16 110 86 4 28 20

울산 11 216 175 1 150 117 - - - 8 52 45 2 14 13

세종 2 53 27 1 48 25 - - - 1 5 2

경기 186 2,504 1,980 25 1,315 1,049 2 110 87 146 997 776 13 82 68

강원 34 658 414 8 444 269 2 50 31 19 133 99 5 31 15

충북 42 946 626 11 731 477 - - - 24 166 122 7 49 27

충남 43 991 726 13 781 577 - - - 26 182 126 4 28 23

전북 57 1,068 819 14 777 587 - - - 40 270 215 3 21 17

전남 62 1,842 1,183 21 1,560 988 - - - 33 230 168 8 52 27

경북 31 1,193 770 15 1,084 708 - - - 10 69 43 6 40 19

경남 53 1,527 960 24 1,326 810 - - - 26 180 143 3 21 7

제주 12 328 283 5 288 248 - - - 4 28 27 3 12 8


